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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fiscal issues with regard to BTL (Build Transfer Lease) scheme 
projects, a newly introduced type of PPPs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2005 and tries 
to provide some policy options. More specifically, we make suggestions to work out the 
issues such as how to account for BTL transactions and whether to introduce annual 
budget ceiling system for BTL payment, while we introduce and analyze the experiences 
of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es.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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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의 공공기능과 민간의 자본 및 기

술이 융합되어 공공시설물들을 건설, 운영

하는 민간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 

ships: PPPs)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공급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대안

으로 부각되고 있다(de Bettignies and 

Ross[2004]).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자본으로 공공 기

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

업이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주로 

시민들에게 이용료 등을 받아 시설비 등

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고속도

로, 철도 등)에 한하여 실시되었으며, 영

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서비스 

구매형 민자사업, 즉 정부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건

설된 시설물과 시설물 운영서비스를 구

매하는 임대형(lease) 민간투자사업은 시

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행된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형태로서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

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과 유

사하다(김흥수 외[2004]). 이처럼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유형의 도입과 함께 우리

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성격도 크게 변화

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로서는 고속도로, 철도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 즉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시설비․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종전의 일반적인 민자사

업과는 달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

우 대형 공공시설투자 외에 수익성은 떨

어지나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병원, 군 막사, 박물관 및 과학관,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기반시

설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 측면에서도 종

전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초기 일정 정

도의 건설보조금 지원을 제외하고는 재

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작

은 규모였으며 단기 재정지원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

되고 있는 BTL 사업은 시설물 건설 대가

는 물론 운영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도 

장기간(20년 이상)에 걸쳐 민간기업에 지

급하도록 하고 있는 등 총사업비의 대부

분을 정부가 장기간 동안 민간기업에 지

급하는 형태로서 필요 경비를 분할 납부

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정부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매년 지불

해야 하는 재정부담은 비교적 작은 규모

에 그칠 수 있으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재정 관리는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본을 통해 각종 

공공시설물과 이에 수반되는 운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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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기에 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더라도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를 무한정 증대시키

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본질

적으로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은 정부가 미래세대로부터 차입

하여 중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BTL 사업의 경우 정부재

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커지게 되

고 사업성격 면에서도 정부의 지급의무를 

유발하는 채무적 성격이 있어 국가부채 

여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해지는 등 새

로운 재정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

시 말해 정부 재정정책 차원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극

히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김재형․최석

준 외(2006)에서는 영국 PFI 사업의 회계

처리방식과 호주 및 EU 사례 등을 소개

하고 EU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행정적

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이유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심

상달․최석준 외(2005)에서는 영국의 PFI 

사업의 위험관리방법 등을 소개하고 국

내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유형인 BTO 사

업과 BTL 사업의 위험배분 등에 대해 분

석하고 있다. 최석준(2006a)과 김재형․

최석준 외(2006)1)에서는 외국의 사례 소

개와 함께 국내 민간투자사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요 대안으로 정부 

예산의 2%를 민간투자사업 전체의 재정

부담 상한으로 설정하는 대안 등을 검토

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이처럼 새로이 

도입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

과 관련된 재정정책 문제에 대해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 등을 분

석하여 실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

과 차별화되는 본 논문의 주요 특징들로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회계처리방안 

검토의 일환으로 실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포함시켜 정책 담당자가 

임대형 민자사업을 정부 회계문서에 기

록하고자 할 때 어떠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금융리스, EU 

방식은 물론 현재 영국정부가 시행 중인 

실질적 위험부담자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정부가 연간 부담

해야 할 정부 지급금규모 추산 시 정부 

사업고시 금액 외에 실제 추가적으로 지

 1) 김재형․최석준 외, ｢민간투자사업 성과의 실증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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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게 될 운영비용의 비중을 시나리오 

별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등 보다 현실적

인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선

행연구들이 민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

출, 즉 BTL 정부 지급금, BTO 사업 관련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 보장 관련 지

출 등을 포함한 총지출의 상한으로 예산

의 2% 수준의 상한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순수하게 BTL 사

업 정부 지급금규모의 상한으로 정부예

산의 일정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한다.2) 또한 초기에는 정부 

부담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상한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

다. 넷째,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된 ‘BTL 

특별회계’의 설립방안, 지자체 주도 임대

형 민자사업에 대한 의회 통제 방안 및 

지방채 발행제도와의 차이 설명 등 BTL 

사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관리방안을 다

루고 있다. 다섯째, BTO와 BTL 방식 사

업은 수익성 측면은 물론 재정지출방식

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이들 사업들을 동

시에 고려한 재정관리방안이 실제 정부

정책상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

장한다. 따라서 예산상한제, 특별회계 도

입 등의 검토 등도 원칙적으로 BTL 사업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본 논문의 경우  BTL 사업 시행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충분한 실증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최적 정부 지급금

규모의 산정과 같은 실증분석보다는 해

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

계가 있다. 향후 관련 자료 등이 축적될 

경우 실증분석을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

한 설명과 함께 BTL 사업 관련 정부 지급

금규모를 추정한다. 제Ⅲ장에서는  BTL 

사업 관련 국가부채 논란에 대한 설명과 

회계처리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제Ⅳ장

에서는 재정관리 측면에서 BTL 사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제Ⅴ장은 요약 및 결론 부분으로 본 논문

을 종합 정리한다.  

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연간 지급금규모의 추정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BTL 사업의 추진형태와 

타 유형 민자사업과의 비교

BTL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종전에 시

 2) 예산의 2% 상한규모가 최적 수준 민자사업규모라는 보장은 없으며 최적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이용하는 잠정적 방안이라는 한계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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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민간투자사업 운영체계(BTO/BTL)

                

            

    

자료: 기획예산처 BTL 홈페이지.

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민간투자

방식으로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

공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시설을 임대

(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

를 회수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민간기

업은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

에 이전(transfer)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의 사용․수익 권한을 획득하는 형

식을 갖는다. 민간기업은 시설물의 설계

와 건설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

간(20년 이상)에 걸쳐 운영서비스를 정부

에 제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부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과 운영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는 형식을 통해 국민에게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BTL 사업은 종전에 우리나라 민간투

자사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른

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

간투자사업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림 1]

은 BTO 사업과 BTL 사업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업 간의 주요 차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시설 면에서 BTO 사업은 최

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

는 반면, BTL 사업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거나 부과하더라도 사용료만으로는 

시설비 등의 회수가 어려운 사업을 대상

으로 한다. 둘째, 투자비 회수의 경우 

BTO 사업은 최종사용자의 사용료3)를 기

민간사업자

(SPC)

정 부이 용 자

사업권 부여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기부채납

B
T
O

민간사업자

(SPC)

정 부이 용 자

임대료 지급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기부채납

B
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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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TO/BTL 방식 비교

추 진

방 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상시설

   성격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

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

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② 투자비

   회  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③ 사  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자료: 기획예산처.

반으로 하나, BTL 사업은 정부의 시설 

임대료(lease fee)를 통해 이루어진다. 셋

째, BTO 사업은 해당 시설 수요 변동에 

따른 수익 변화의 위험을 원칙적으로 민

간기업이 부담하는 반면, BTL 사업의 경

우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위험을 정부에

서 부담한다. 즉,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정부가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기업에 지불한다. 

나. BTL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현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에는 상당한 정도의 국가부채와 재정적

자로 인해 추가적인 국채발행이나 재정 

규모 확대를 통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도입된 경우

가 많다(Allen[2001]).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

들에 비해 공식적인 국가부채의 규모4)도 

작고 적자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

황이 아니었으므로 단순하게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형 

민자사업이 새롭게 도입5)되었다고 주장 

 3) 모든 BTO 사업이 최종사용자의 사용료만을 통해 시설비를 회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수익성 개선

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일정 규모 건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현재 BTO 
도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 정부 보조금 지원비중은 23%에 이른다. 철도나 항만의 경우도 총사업의 

20~30% 내외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자료).
 4) 대표적인 민자사업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2005년 기준 정부부채가 GDP의 약 46.8%에 달하고 있으나 한

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인 GDP의 20.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OECD[2005]).
 5)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이 제정된 것은 1994년이었으나 사업규모가 본격화된 것은 사실상 IMF 경제위

기를 겪으면서부터였으며 장기간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5년부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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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6) 재원 마련이 비

교적 쉽고 정부재정 부담 면에서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선호될 수는 있으나 반드

시 이러한 재원조달의 용이성이나 국채

발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

에서 동 제도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재정 확보 수단의 다양성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는 민자사업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통상적인 건설방식보

다는 민간이 책임지고 건설하는 민자사

업이 기업에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공사

의 적기 완료나 공사비 준수 면에서 우

수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활용한 시설운

영 면에서도 효율적이다(de Bettignies 

and Ross[2004]). 둘째, 정부재정 운영 면

에서는 경직적인 예산편성이나 집행절차

에서 벗어나서 연중 필요할 때마다 탄력

적으로 시설 및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현 정부 집권 

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BTL 사업으로 유치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불필요한 투기성 자금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금융권에만 맴돌

고 있는 자금을 실물투자로 유도함으로

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도 정부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생

각할 수 있다.7)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현황 및 정부 지급금 
규모 추산

가. 추진현황

2005년 초에 시작된 BTL 사업은 불과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2006년 8월 현재 

BTL 사업으로 실제 추진 중(고시가 이루

어진 사업 기준)인 사업은 103개이며, 총

사업비규모는 5.7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

다. 이를 진행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고시 

중인 사업이 14개(17,307억원), 평가 중인 

사업이 7개(3,241억원), 협상 중인 사업이 

37개(15,950억원), 협약 완료 사업이 16개

(7,035억원), 시공 중인 사업이 27개(12,354

억원)에 달한다. 

2005년 5월 충주 군인 아파트 사업이 

첫 번째 BTL 사업으로서 시작된 이래 초

중등학교, 국립대 기숙사, 하수관거, 문화

시설, 의료․복지센터 사업이 실시되었

으며, 2006년에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서 철도시설이 추가되었고 현재 군 병영

 6) 한나라당 등 야권에서는 BTL 사업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사실상의 국가채무부담행

위로서 국회 통제를 회피하여 정부재정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
합뉴스｣, 2006. 9. 13).

 7) 기획예산처 BT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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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TL 사업 추진현황: 2006년 8월 현재 

 (단위: 억원)

초중등

학교

국립대

기숙사

기능 

대학

하수 

관거

문화 

시설

의료복

지시설

군인

아파트

철도 

시설
합 계

고시 중 3,411 277 0 1,329 140 0 1,627 10,523 17,307

평가 중 810 0 0 0 830 152 1,449 0 3,241

협상 중 4,712 4,466 0 2,077 2,274 0 2,422 0 15,950

협상 

완료
1,934 457 398 3,546 700 0 0 0 7,035

시공 중 6,759 504 0 4,905 0 0 186 0 12,354

합 계 17,625 5,703 398 11,857 3,944 152 5,684 10,523 55,887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으

며, 향후에도 BTL 사업 대상이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8) 

또한 2007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

획에 따르면 동 연도의 사업한도는 9.9조

원에 달하고 기존의 사업유형 외에도 통

합지휘무선통신망, 군정보통신망 등 IT 

시설이 BTL 사업으로 추가되었으며 국

고 보조 지자체 사업도 많아지는 등 사업 

다양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정부 연간 지급금규모의 추산

(시나리오)

BTL 사업으로 향후 정부가 민간사업

자에게 부담해야 할 연간지급액을 추정9)

함으로써 BTL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재

정관리준칙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영국과 같은 민자 선진국에서는 실

제 협약이 종결된 사업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가 지급해야 할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8) 2006년에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주요 주무관청 및 민자사업 관련 종사자 54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연간 BTL 사업규모가 5조~10조원, 17%가 10조~20조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

답하는 등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기획예산처 내부자료).
 9) BTL 사업의 경우에도 과학관, 박물관 등 일정 시설물들은 입장료 수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지급금 계산이 과다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

다. 본 추정액은 BTL 사업 종합수지가 아닌 지출 측면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를 추정한 것이

다. 또한 BTL 대상사업은 그 특성상 서비스 수입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건설이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비수익성 사업(학교, 군 시설물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총사업비 대비 수입 발생규모는 비

교적 비중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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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부 연간지급액 추정액(BTL 사업)

BTL부담액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20
07

20
09

20
11

20
13

20
15

20
17

20
19

20
21

20
23

20
25

20
27

20
29

20
31

20
33

20
35

연도

부담액(억원)

연 부담액 운영비용포함부담1(80:20) 운영비용포함2(70:30)

보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로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고시 

및 협상 단계에 있어 실제 협약 기준으로 

추정액을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기초적인 정보 확보 차원에서 사업고

시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기로 한다. 

[그림 2]는 2005년 4조원, 2006년 8조원의 

BTL 사업이 추진되고 2007년부터 2015

년 기간 동안은 매년 10조원 규모의 사업

이 추진될 것으로 가정되는 경우 매년 정

부가 민자사업 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이 경우 2016년 

이후에는 BTL 추가 물량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산된 것이다.10) 

BTL 물량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BTL 

사업규모는 운영비 부분이 제외된 규모

라는 점이다. 즉, 예를 들어 정부가 발표

한  2006년 10조원의 BTL 사업규모는 완

공 후 20년간 서비스 제공11)에 따른 운

영비용 지급 부분이 빠진 금액이다. 

정부 지급금 계산 시 정부 지급금의 

총사업비 대비 운영비 비율은 우리나라 

BTL 사업과 유사한 영국 PFI 사업의 경

우 최저 20%에서 병원 등 운영서비스 비

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최고 

50%선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10) 2005년 3.8조원, 2006년 8.3조원, 2007년의 사업고시액은 9.9조원으로 발표되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4조원, 8조원으로 단순화하여 계산하였다. 향후의 BTL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이나 방침이 

없는 상황으로 각 부처의 수요 조사에 기반하여 사업고시규모를 정하고 있어 유동적이다. 
11)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BTL 사업의 경우 임대기간은 20년으로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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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 중 자료 확보가 가능한 사업 

41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비중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운영비가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59%12)에 

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비만 고려

하는 경우, 운영비가 총사업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인 경우(운영부담 포함 

1)와 30%인 경우(운영부담 포함 2)로 구

분하여 매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

불해야 할 연간 지급금규모가 어느 정도

에 해당하는지 추산해 보았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BTL 사업 평균 

건설기간이 약 666일13)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후 최초 2년간은 정부 지급금

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간 지급금규

모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추정된 금액을 살펴

보면 2009년부터 연간 정부 지급금규모

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

년에 이르면 최고치에 달하게 되는데 건

설비만 고려할 경우 약 5조 500억원, 총

사업비 중 운영비 비중이 2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6조 3천억원, 30%

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7조 2천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4) 한편, 

2017년에 정점에 달한 정부 지급금규모

는 202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5

년 이후에는 1조원 내외 정도로 그 규모

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BTL 사업에 대한 정부 지급금규모가 

중앙정부 예산15)16)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중 운영비 비중이 

2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2008년에

는 0.3% 내외이던 것이 2017년에는 2.6%

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2016년 이후에도 정부가 BTL 사

업을 신규로 계속 추진하고 수익 발생형 

민자사업, 이른바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에 대한 정부 건설보조금이

나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보증비용17)과 

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정부예산 

중 민간투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

게 늘어나 향후 정부재정 운용상에 상당

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2) 초중고등학교(21개), 국립대 기숙사(1개), 기능대학(1개), 하수관거(12개), 군인아파트(2개), 문화시설(1개)
을 대상으로 조사된 평균비율이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자료).

13) 협약 완료된 43개 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자료).
14) 추정된 금액은 2006년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15) 일반회계 기준.
16) 최근 5년간 정부 세출예산의 실질증가율이 3.1%인 점을 감안하여 3% 실질 성장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5% 예산증가율을 가정할 경우 2017년 정부 지급금(운영비 20%)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1% 정도로 추정된다. 
17)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민자사업 참여 기업에 수요 부족 발생 시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정부의 우발 채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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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에 대한 국가부채 논란

1. 문제의 제기

장기간에 걸쳐 정부가 시설물을 이용

하고 해당 시설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

급하는 임대방식(서비스 구매형)의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서는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정부 지급금

의 총계, 즉 사업비용이 회계기준상 정부

의 부채(liability on balance sheet)인지에 대

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IMF나 Worldbank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

한 회계처리 및 국가채무로의 인정 여부

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Ter-Minassian[2004]).

우리나라의 경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

처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 ‘예산 외 채무’로 인정하되 서비스

를 정부가 장기간 구매하는 행위로서 국

가부채로는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

서 별도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차년도 BTL 사

업의 한도액을 예산요구서에 부가하여 보

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BTL 사업의 경우 정부

가 지급해야 하는 정부 지급금 총액을 국

가부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야당 

등 정치권 일부에서는 BTL 사업의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

는 것이 헌법 제58조에서 “국채를 모집

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제251회 국회 제4

차 본회의, 2005. 1. 1)하고 권한쟁의 심

판을 제기18)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산심

의과정에서 BTL 사업 한도액을 실질적

인 국가부채로 평가하고 국가부채 증가

율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연합뉴스｣, 2006. 9. 13). 

특히 2008년부터는 우리나라 정부도 

복식부기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

년 정부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내용을 

대차대조표를 통해 공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19) 따라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

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즉, 해당 

BTL 사업으로 형성된 사업결과물의 실

질적인 소유주(purchaser)가 정부인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정부자산으로 기입하고 

18)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 외 12인은 2005년 11월 11일 동 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19)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 총괄 보고서｣,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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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구매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정부 지

급금액을 동시에 부채로 기재해야 한다. 

반면, 정부가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우 정부 대

차대조표(balance sheet)에는 BTL 거래가 

나타나지 않게 되며 해당 내용은 기업 대

차대조표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까지 이에 대한 정부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20) 

더구나  BTL 사업에 대한 정부 지급금 

지출방식이 종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리

스료와 운영서비스 비용을 구분하여 지

급하였으나,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

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리스료와 운영서

비스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일체형 

지급금(unitary payment) 방식으로 전환되

어 일반적인 리스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다시 말해 

시설물 건설비용인 리스료의 경우에도 

운영서비스의 성과(performance)에 따라 

연동되어 지급되게 되므로 정부가 지불

해야 하는 건물 시공에 대한 대가, 즉 리

스료도 그 지급금액이 불확정 채무(con- 

tingent liability)와 유사하게 변화되었고 

회계처리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리스회계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

가 BTL 사업 거래에 대해 회계적으로 어

떤 방식으로 관리할지의 원칙을 정할 필

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의 부채적 특성과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은 수립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미

미한 실정이다.21) 

다음 절에서는 영국 등 민간투자사업

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

과 국제기구 등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

업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

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외

국 사례 등을 기초로 제3절에서는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

할 것이다. 

2. 주요국의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 회계처리 
방침

가. 영  국

  
영국 재무부(HM Treasury[1996])는 

PFI 거래를 크게 건설비용이 주가 되는 

임대료(lease) 계약과 시설물 운영서비스 

(Operating Service) 계약으로 구분이 가능

한 경우와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20)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문제는, 영국, 호주 등 민자사업 주요 국가에서는 회계처리에 있어 정부 

부채로서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BTL 민자사업 회계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보고서(김재형․최석준 외[2006] 등)를 제외하고

는 찾아보기 어렵다.  
21) 김재형․최석준 외(2006)는 주요 외국의 민자사업 회계처리 사례들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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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회계처리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시설물 임대(lease)를 위한 현금흐름 

(payment stream)과 운영서비스를 위한 현

금흐름(payment stream)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시설물 리스에 대해서는 통

상적인 리스회계기준22)을 적용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해 금융리스

(financial lease)로 구분될 경우 총리스료

는 시설물의 주된 이용자(purchaser)인 정

부의 부채(liability)로 인정되고 정부 대차

대조표상에 부채로 명기된다. 운용리스

(operating lease)로 분류될 경우에는 시설

물을 정부에 리스해 주는 기업(operator)

의 부채(liability)로 인정되며 기업 대차

대조표상에 부채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운영 서비스를 위한 지급금은 통상적인 

정부의 거래행위로 간주되며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상에 부채로 인정되지 않

게 된다. 

리스를 위한 현금흐름과 운영서비스를 

위한 현금흐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편익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체(정

부 또는 민간사업자)의 부채(liability on 

balance sheet)로 처리하게 된다. 영국 재

무부에서는 PFI 사업의 실질적인 위험부

담 주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성

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

하고 있다. 판단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영국의 경우 리스료와 운영서비스 대

가를 합쳐서 지급하는 일체형 정부 지급

금(unitary payment)이 주로 사용되고 있

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받는 자금의 규모

가 서비스 성과(performance)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적

인 리스회계기준으로 PFI 거래를 누구의 

부채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992~2003년 기간 중 계약이 확정된 

PFI 사업 중 상기 기준에 의거 분류한 결

과에 따르면 사업규모 기준으로 전체 사

업의 약 57%만이 정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liability on balance sheet)로 인정되

고 있을 뿐이며, 43%의 사업은 장부 외 

거래(off-balance)로서 정부부채로 기록되

지 않고 일반적인 지출로 인정된다(HM 

Treasury[2003]). 

나. 호  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정부의 부채로 평가할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반적인 리스회계처

리를 기준으로 정부부채(금융리스) 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표 4>는 PFI 거래가 금융리스(finan-

22) 통상적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의미하며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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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기간이 시설물 내구연수(economic life of the item)의 75%를 넘어서는 경우

□ 리스료 합계의 현재가치가 시장가격의 90%를 상회할 경우

□ 계약 만료 후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옵션 

① 정성적 위험 평가기준 

□ 상당한 수요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위험을 부담하는  주체

□ 사업시행자의 수익(earning revenue)이 정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명백

한 경우 기업의 자산으로 판정

□ 시설물의 고유 성격(the nature of the property)을 결정하는 주체

□ 기업이 성과에 대한 페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실질적 자산의 소유자임.
□ 시설물 건설비용 변동위험이 상당한 경우 이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

□ 기술의 낙후(obsolescent)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

□ 계약 종료 시 잔존가치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

□ 사업시행자의 재무 레버리지가 정부가 시행자를 지원(stand behind)한다는 전제를 갖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가 자산의 실질적 소유자일 경우가 많음.

② 정량적 위험 평가기준23)

□ 1단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과 정부가 부담하는 위험을 구분

□ 2단계: 사업자 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이익(property profit)의 잠재적 변동액

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로 계산

□ 3단계: 정부 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이익(property profit)의 잠재적 변동액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로 계산

□ 4단계: 사업자와 정부의 순현재가치 변동 가능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위험부담을 갖

는 쪽, 즉 변동 가능액이 큰 쪽의 회계상 자산(asset)으로 인정

<표 3> PFI 거래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기준

 자료: HM Treasury, “How To Account For PFI Transaction,” Technical Note 1, 1996.

 

<표 4> 호주 정부의 PFI 처리 관련 기준(금융리스 판단기준)

cial lease)로 분류되기 위한 주요 기준이

다(Australian Government[2002]).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PFI 사업이 

금융리스로 분류될 경우 PFI 거래는 정

부의 부채로서 대차대조표에 기록되게 

된다. 이들 기준들은 일반적인 금융리스 

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23) 정량적 평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 시나리오 기법(scenario analysis),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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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

제9조(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결)
지방공공단체는 특정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으로 그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국가의 채무부담)
국가가 선정사업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의해 지출

해야 할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 이후 30년 이내로 한다. 

호주에서는 정부 재무제표상에 금융리

스로 분류되는 사업거래 내용을 공개하

는 것 외에도 예산공개법(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따라 예산에 

관련되는 정부의 모든 채무와 위험내용

을 각 기관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지급보증(guarantee),  

정부 보장(indemnity), 기타 예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협상 및 기타 이슈들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운용리스로 분류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내용도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해 각 정부기관

들은 통계청(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으로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예

산회계처리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민자사업 회계처리에 대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정부기관의 편의에 따라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분류하여 정

부부채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킬 가능

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일  본

일본의 경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PFI)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계기준이나 

법령으로 동 사업이 정부의 부채인지 여

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 관

행에 의해 정부와의 PFI 사업 거래에 대

해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이다(김재형․최

석준 외[2005]).

다만 PFI법령에서는 조항내용 중 일부

(PFI법령 제11조)에서 간접적으로 PFI 거

래가 채무적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특기할 점은 지방 정부사업에 대한 

것인데,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광역시의 경우 3억

엔 이상의 사업) 사업 계약의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2005]).

<표 5> 일본 PFI법령 중 국가채무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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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urostat의 민자사업 회계처리지침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정부의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off balance sheet)

① 건설위험(Construction Risk)을 기업에서 부담

② 성과위험(Performance Risk) 또는 수요위험(Demand Risk)을 기업에서 부담

 자료: Eurostat, “Treatment of Private Public Partnerships,” 2004.

라. EU

 
EU에서는 유럽 통합 이후 유로화 가치

의 유지 및 회원국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른바  안정성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발효하여 모든 회원국의 국가부

채를 GDP 대비 60% 이내로 할 것을 명

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과도한 국가부

채규모 및 재정적자24)를 가진 일부 회원

국들이 동 협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민간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민간투자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이용하

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

해 범유럽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어

떤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에 대

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Scally[2004]). 

2004년 말에 EU 통계청(EU Statistical 

Agency: Eurostat)이 민자사업에 대한 회

계처리지침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종전

의 일반적인 리스거래 회계처리방침보다

는 좀더 완화된 내용으로 동 기준안을 따

를 경우 상당수의 민자사업들이 정부부

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사업위험의 대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리

스료 부분이 정부 지출로 기록되어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지만, 국가부채로는 기

록되지 않는다. 반대로 위험 대부분을 정

부가 부담하는 경우 건설리스료 및 서비

스 비용 모두 정부부채(자산)로 기록되게 

되어 EU가 정한 재정준칙의 통제를 받게 

된다(Scally[2004]). 

마. IMF

IMF에서는 민간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명

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내부적

으로 각국의 회계처리방식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으며 세계 공통적인 민간

투자사업 회계처리규정 제정을 위한 연

24) SCP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규모도 중앙정부 예산의 3% 이내로 안정화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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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공통규범이 제정될 때까지는 각국에서 

나름대로의 원칙하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비스 

구매 성격이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을 일률적으로 국가부채 또는 기업부채

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즉, 민간투자사업 거래가 정

부부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는 신축적인 입장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거래가 어느 정도는 채무

적 성격이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 측

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대

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Ter-Minassian[2004]).

3. 개선방안25)

실제 매년 수조원 규모의 BTL 사업이 

진행되고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

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거

래 내용을 회계방식상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를 정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앞 절의 외국사례에서도 보았듯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통기준은 아

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각 나라들

은 자국의 다양한 환경여건을 반영한 나

름대로의 고유기준을 갖고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의 거래내용을 회계처리하고 

있다. 즉, 민자사업이 국가부채인지를 정

하는 데 있어 가능한 한 사업 특성에 맞

게 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선진 외국사례 등을 검토함으

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민자사

업의 국가부채 여부 판단기준(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적

용되는 공통회계기준이 공표될 경우 우

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전

제하에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임을 밝히

고자 한다. 일정이 불분명하고 상황에 따

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국제 공통

회계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잠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대안들이 실제 정책

으로 반영될 경우 실제 사업들이 어떤 방

식으로 회계처리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사례를 들어 분석하는 방

법도 병행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인 사업은 현재 BTL 사업으

로 진행 중에 있는 지방 J대학 학생생활

관26) 사업으로 주요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25) 김재형․최석준 외(2006)에서도 EU 회계처리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26) 기본적인 정부실행대안 PSC(Public Sector Comparator)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추산한 내용을 이용

하였다(최석준[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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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사업비 건설비  운영비 등 

정부대안

(PSC)
120,043백만원

54,691백만원

(45.5%)
65,352백만원

(54.5%)28)

민간대안

(PFI)
* 90% 기준

108,038백만원
49,221백만원

(45.5%)
58,817백만원

(54.5%)

□ 시설 등의 개요

○ 부지의 입지조건: 19,200㎡

○ 시설 개요

대학별

총

사업량

(㎡)

수용인원

(인)
1실

수용인원

구조

계획

J대학교 53,792
3,140
이상

2인
RC 
또는 

SRC

□ 추정사업비: 584억원(준공기준) 부가

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운영비 별도(운영기간: 20년)

 
동 사업의 경우 BTL 사업 시행을 위

해서는 해당 사업을 정부가 실행하는 경

우의 비용 산정, 즉 PSC(Public Sector 

Comparator) 과정을 거쳐야 한다. KDI 공

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산정한 해당 사업의 

PSC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다.27)

사업계약이 체결된 후 경쟁을 통해 선

정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가격이 정부 

실행대안(PSC)의 9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년간 운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는 1,080억원이며 이 중 건설비는 492억

원(총사업비 중 45.5%), 운영비는 588억

원(총사업비 중 54.5%)이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부터 건설리스료

와 운영비가 구분되지 않고 지급되는 일

체형 지급방식을 사용하도록 정책이 변

경되어 동 사업의 경우 건설리스료와 운

영비가 구분되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

지 않게 되었다. 즉, 운영서비스의 성과

가 부진할 경우 이에 연동되어 전체 연간

지급금이 조정되며 따라서 사전적으로 

건설리스료와 운영비의 규모를 분명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일반적인 리스

회계처리준칙을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

워져서 사전적으로 규모를 산정하기 어

려운 일종의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 

성격을 갖게 되었다.2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초 BTL 사업

들의 건설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운영

되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BTL 사업 거

래 회계처리방침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

27) 모든 가격은 2004년 기준 현재가치로 산정된 것이며, 운영기간 20년, 건물완공 후 지급금의 개시는 2007
년, 자금조달은 5년 만기 국공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28) 현재 BTL 일반학교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 운영비 비중이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능대학, 국
립대 기숙사 사업의 경우 운영비의 비중이 40~5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하수관거, 문화시설 

등의 경우는 운영비 비중이 20% 내외로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29) 운영성과 부진에 따른 벌금(penalty)의 상한이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의 협약에 따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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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 BTL 사업 회계처리

에 준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가. Eurostat 회계기준의 준용방안

1) 대안의 설명

현재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적용 중

인  Eurostat 기준은 비교적 개념이 명확

하고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어 동 기준을 

우리나라 민자사업 회계기준으로 삼을 

경우 정부 회계 담당자가  BTL 사업 거

래를 정부 회계상 정부채무 또는 일반

적 지출로 처리할지에 대해 쉽게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재형․최석

준[2005], 김재형․최석준 외[2006]). 

또한 이미 임대형 민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활발하게 운영되

고 있는 유럽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

준이므로 국제적인 규범성 측면이나 투

명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건설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위험(construction)이나 성과 

부진에 따른 위험(performance risk)을 현

행 BTL 사업의 일반적인 추진형태나 현

형 표준협약서(안)30)에서 기준으로 분석

할 때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자산(부

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상달․최석준 외[2005]).

즉, 현행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위험

은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 부담하고 있

고 건설된 시설물의 품질이나 운영서비

스의 만족도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참여 기업이 책

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형 민간투

자사업의 경우 수요위험은 정부에서 부

담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현행 BTL 사업내용 특

성상 BTL 사업내역은 정부부채로 인정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질적

으로는 부채성격이 상존하는 BTL 사업 

내역이 정부 재무제표상에서 공시되지 않

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urostat의 회계기준을 준용한 회계기준 

정립과 함께 BTL 사업에 대해 별도의 양

식을 만들어서 정부 회계장부상에 사업 

규모나 지급내역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 기록될 주요 사항으로는 

총사업비(건설비+운영비+금융비용+기

타), 연간 지급금액, 성과 부진에 따른 페

널티 상한규모 등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대차대조표상에 정부부채로는 기록

되지 않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BTL 사업

의 규모나 연간 지급금규모 등이 공개될 

30) KDI,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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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방만한 재정운영을 억제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영국 PFI 사례에서와 같

이 대의기관인 국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제 실시협약이 체결되거나 입찰이 종

료되어 우선협상 대상기업이 확정된 

BTL 사업에 대해 주요 내역과 정부가 매

년 지급해야 할 지급금규모를 추산한 결

과를 정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도서관에 민간사업자의 권

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규모 이

상의 사업 및 사업방식이 일반적인 표준 

실시협약에서 크게 벗어난 사업의 경우 

계약서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하여 국회

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반화된 회계준칙의 수립과 

함께 정보 공개의 원칙을 확립할 경우 거

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아울러 언론이

나 시민단체들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

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2) BTL 사업 실례 분석

분석대상 사업인 ‘J대학 학생생활관’ 

사업을 동 회계방침에 따라 분석할 경우, 

일반적인 BTL 사업 특성상 건설위험의 

부담자는 민간사업자가 되고 운영 중 발

생할 수 있는 성과위험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가 벌금이나 협약상 책임을 지도

록 하고 있으므로 Eurostat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기준상의 off balance sheet 거래

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 대

차대조표상 해당 사업 거래내용이 정부 

대차대조표상에 부채(liability)로 기재되

지 않는다. 

본 대안에서는 부채적 성격이 있는 해

당 거래가 대차대조표상에 기록되지 않

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기형식으

로 해당 사업 거래의 총사업비 등 정부 

부담금액의 규모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부기형태로 기록되는 

‘J대학 학생생활관’ 사업에 해당하는 사

업내용은 총사업비(현금지출 총액 및 현

가금액), 건설비․운영비 비용 세부내역, 

연간 지급금액 및 지급금액 현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의 경우 현가기

준 총사업비 1,080억원, 연평균 정부 지

급금액 54억원, 계약서 특약 내용 등 다

양한 형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나. 실질적인 사업위험 및 편익부

담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안

1) 대안의 설명

현재 영국에서는 해당 임대형 민자사

업(PFI)의 위험과 편익을 주로 부담하는 

주체를 파악하여 주 수혜자를 해당 사업 

거래의 주된 소유자, 즉 자산획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판단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해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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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사업별로 실질적인 위험 및 혜택을 

주로 소유하는 당사자를 찾아 부채의 주

체를 판단하는 방식은 개별 사업의 특징

을 잘 반영할 수 있고 회계상 판단에 있

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

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

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입액 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혜택 

내지 편익이라 함은 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용과 가치의 

증대 혹은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

는 이익의 기대치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

이다.31)

해당 방안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리스

료와 운영을 위한 서비스료를 구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 리스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명확한 구분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성적 평가방식

과 정량적 평가방식을 병행하여 실질적 

위험 부담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경우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성적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량적 

평가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

업에 대해 소수의 전문가들이 주요 위험

의 발생확률, 가치의 변동규모 등을 결정

하고 이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기댓값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시 말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해 위험가치 평가나 변동폭이 크게 변

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자

사업 시행 초기인 우리나라의 경우 민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

가(예: 건설 및 건축, 운영서비스, 금융 

전문인력 등)의 절대적 규모가 부족한 점

은 동 방안 실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수년간 BTL 사

업이 시행된 후에 실행하는 것아 더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정량적 방

법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 등

을 선정, 실제 위험가치와 변동 정도를 

계산하고 정성적 판단기준만을 적용하였

을 때와 차이점을 비교하거나 복수의 전

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비교 평가를 실시

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

여야 할 것이다.

2) BTL 사업 실례 분석

‘J대학 학생생활관 사업’의 경우 2006

년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건설

리스료와 운영비 부분이 분리되어 지급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리스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비에 해당하는 492억원만이 정부 대

31) 리스회계처리준칙 총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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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되고 운영비의 

경우는 그 규모가 사실상 건설비보다 더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에는 

일상적인 현금 거래로만 기록되게 되며 

정부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대

차대조표상에는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off balance sheet).32) 

그러나 2006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BTL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리스료

와 운영비를 통합 지급하는 방식(Unitary 

Payment)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건

설리스료 부분만을 분리하여 리스회계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J대학 학생생활관’ 사업을 분

석해 보기로 한다.33) 

□ 상당한 수요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

－ 주무관청에서는 생활관 이용학생 수

의 일상적인 변화위험은 정부가 부담

하되 예기치 못한 수요감소 등에 대

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위험

을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해당 

조건의 경우 정부와 기업의 공동 부

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사업시행자의 수익(earning revenue)이 

정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의 자산으로 

판정

－ 해당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주된 수입

이 발생하므로 동 기준을 적용할 경

우 정부 측 부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 시설물의 고유 성격(the nature of the 

property)을 결정하는 주체

－ 해당 시설물의 고유 성격은 원칙적으

로 주무관청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정부 측의 주된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기업이 성과에 대한 페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실질적 자산의 

소유자임.

－ 기업이 학생생활관 운영에 있어 약속

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간 지급금의 규모가 감소되는 등 

상당한 페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어 

동 기준 적용 시 해당 사업은 기업의 

부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32) 현재까지 정부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없고 복식부기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정부 

장부상에 민간투자사업(BTL)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들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

라 거래를 기록해야 하므로 사업 특성상 성격이 가장 유사한 리스회계처리방식을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BTL 거래는 일종의 금융리스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아 기업의 자산 

(부채)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금융채권 성격으로 기록될 수 있다. 
33) 동 사업의 주무관청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험계량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하였으며 동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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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건설비용 변동위험이 상당한 

경우 이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

－ 원칙적으로 BTL 사업에서는 건설비용 

변동에 대한 위험을 기업에서 부담하

도록 하고 있어 동 기준 적용 시 해당 

사업은 기업 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

이 높다. 

□ 기술의 낙후(obsolescent)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

－ 동 사업의 경우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주된 판단기준이 

되기는 어려우나 예상하기 어려운 기

술개발 등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위험부담

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기준 

적용 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 계약 종료 시 잔존가치 위험을 부담하

는 주체

－ 잔존가치와 무관하게 기업의 경우 리

스료 등을 통해 투입된 금액을 환수

할 수 있으므로 잔존가치 위험은 원

칙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은 정부 측 부채로 판

단될 수 있다. 

□ 사업시행자의 재무 레버리지가 정부

가 시행자를 지원(stand behind)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가 자산의 실질적 소유자일 경우

가 많다.

－ 동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 

시행자에 대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없으

므로 해당기준을 근거로 정부부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분석내용을 종합할 때 ‘J대학 학생생활

관’ 사업의 경우 정성적 기준 적용 시 일

률적으로 정부 또는 기업의 부채로 판단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험부담의 크기를 비교하여 위험을 더 

부담하는 쪽의 부채로 결정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다만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의 축적과 함께 BTL 사업 시

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 풀이 있어야 하나 

시행기간이 짧고 동일 유형 사업 시행 빈

도 수가 충분치 않은 현재로서는 영국에

서 적용하고 있는 계량화를 통한 부채 판

단기준을 실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34) 

34)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위험부담 주체, 확률, 피해규모 등을 도출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자료 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분석내용

의 신뢰성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J대학 학생생활관’ 사업 관련 13인의 전문가를 상대로 주요 위험의 

발생확률이나 피해 정도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위험인 설계 관련 위험 발생확률의 경우 

최고 80%, 최저 5% 그리고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최대 58억원, 최소 3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전문가들 간

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석준[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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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 재정운영 측면에서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 

1. 민자사업과 재정운영 준칙의 
도입 필요성

민간투자사업을 정부가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정부 부담으

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물들을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효

율성을 통해 비용 대비 높은 수준의 서비

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35) 또한 영국을 비롯하여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국가들의 경

우 예산상의 제약으로 최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

므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적인 제

약을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어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36)

그러나 이처럼 민자사업이 많은 장점

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한정 민간투자

사업을 증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즉, 본질

적으로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자

사업은 정부가 미래세대로부터 차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적 성격

을 갖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만 할 

수는 없다. 

민간투자사업이 각국의 재정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사업의 범위 또한 일반 사회간접자

본시설에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부

문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정부 재정관리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다루

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

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

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들도 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 간의 관

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가

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 도입 초기

이기는 하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규

모가 급속히 커져 연간 고시예정 사업규

모가 2007년 기준 10조원에 근접하고 있

으며 이러한 사업 확대 추세는 상당 기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

다.37)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

35)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 정부와 민간 간 계약을 통

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의 방법으로서 정치적 협조를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Webb and Pulle[2002]). 
36) Webb and Pulle(2002) 등은 영국의 경우 예산정책상의 이유로 정부가 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사실

상 불가능한 반면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공

인프라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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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집행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정책이나 예산관리 측면에서 어떻

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이나 원칙이 없는 실정이다. BTO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

업을 대상으로 하고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사

업 초기에 집중 투입되거나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정한 보증을 해주는 정도

에 그치므로 장기적 재정 불안을 유발할 

위험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38) 

본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

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토

대로 장기간(20년 이상)에 걸친 정부재정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

자사업(BTL)에 대한 재정준칙 수립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외국의 사례 분석

가. 영  국

 
영국은, 정부는 투자를 위해서 부채를 

늘릴 수는 있으나 현재의 지출(spending)

을 위해서 부채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는 이른바 ‘the Golden Rule’과 순부채 

(net debt)39)의 비중이 전체 GDP의 40%

를 넘지 않도록 하는 ‘the Sustainable 

Rule’을 국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Allen[2001]). 

따라서 PFI 사업 중 정부부채로 분류

된 사업의 경우 국가부채 계산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비중 관리

를 위해 별도로 민간투자사업, 즉 PFI 사

업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나 관리를 하지

는 않고 있다.

재정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실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간 지급금규모를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매년 예산 편성 시 고정

적 지출내역인 PFI 지급금의 규모가 일

37) 2006년 하반기에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설문조사(주무관청, 민간업계 전문가 540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48%가 연간 사업규모가 5조~10조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10조~20조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자의 경

우도 17%에 달하는 등 BTL 사업규모에 대해 정부 및 민간업계 공히 사업 확대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38) 최소운영수입보장의 경우 예상 수요가 지나치게 과대 추정될 경우에는 상당한 정부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장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는 등 많은 제도적 개선을 실시하였다.
39) 국가부채의 정의에서 영국의 경우 공기업의 부채도 포함하는 반면 공공부문의 유동자산은 부채계산에

서 제외하는 등 일반적인 IMF나 OECD 국가부채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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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모 이상 커질 경우 예산의 경직성이 

증가하여 예산운영상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직접 관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 현재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지급금  

내역은 일반 재정사업과 다른 특성을 갖

고 있다. 우선 내역 면에서는 건설비 등 

시설물 획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물론 

장기간 서비스 지급을 위해 소요되는 유

지관리비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특히 일부 특수 분야 사업(병원 등)

의 경우 연간 지급금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의 비중이 최고 50%

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은 민간투자사업

의 특수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HM 

Treasury[2003]). 

일반 재정사업은 운영 등에 필요한 비

용까지 포함하여 미리 공개하지는 않는

다. 또한 1년 단위로 공개되는 일반 재정

사업과는 달리 수십년에 걸친 지급금액 

추정액이 공개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투자규모와 일반 재정사업 

투자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서 

현재까지 영국정부는 민자사업을 위한 

지급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이나 상한선(ceiling)을 갖고 있지 않다

(Allen[2001]). 

그러나 각종 발표자료 등에 따르면 예

상되는 PFI의 연간 지급금규모가 연간 

정부예산의 2%40) 내외에서 안정화되어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계약

이 체결된 내역을 의회에 공개하고 있

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부투자(Public 

Investment)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자본 

예산(Capital Budget)을 기준으로 PFI의 

연간 지급금규모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투자규모 중 PFI가 차

지하는 비중은 10~15%선에서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영국

정부는 예산관리 측면에서 PFI 사업 지

급금(Annual Payment)이 정부예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이며 정부 재정운

영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HM Treasury[2006]). 

현재 PFI 지급금에 관한 영국정부 정

책의 주요 골자는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PFI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공

개하고 의회의 협조를 받음으로써 재정 

운영 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영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 공개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PFI 지급금은 시설물의 자산취

득비용(건설비 등)은 물론 내구연수 또는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

40) PFI 지급금 중 정부예산 비중 계산 시 모수가 되는 정부예산은 PFI 사업 참여 중앙관서 예산 및 지방 

정부 예산(resource budget)을 의미하며, 자본적 지출, 연금 보전금액 등을 포함하는 전체 정부예산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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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

된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 지급금액은 물

론 장기 향후 지급규모를 정하여  정부의 

예산서(the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및 사전예산서(the Pre-Budgeting 

Report)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공하고 있

다. 또한 계약 체결이 종료된 사업에 대

한 정보 외에도 입찰절차가 끝나 우선 협

상자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

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 

협약서(Standardisation of PFI contracts) 계

약내용과 비교적 차이가 큰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이나 관련 정보 등을 

의회 도서관에 비치하는 제도도 도입하

고 있다(Treasury Taskforce[2000])

나. IMF

  
IMF 차원의 공식적인 국가부채 수준

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와 유사하게 IMF는 민간투자사

업의 경우에도 민자사업의 규모를 국가 

부채규모와 연계하거나 국가재정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

다. 다만 국가부채 성격이 있는 민자사업

의 규모와 내용을 어떤 원칙하에 공개하

여 정부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것인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민간투자사업에 대

한 포괄적 공개: Disclosure Requirement 

for PPPs’ 방식을 밝히고 이를 각 나라의 

의회 등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Hemming[2005])

포괄적 공개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 내

용으로는 <표 7>과 같은 사항을 예로 들

고 있다.  

다. EU

EU에서는 소속 국가들의 부채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장기적인 재정안

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규모와 

국가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가이드라

인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마스

트리트 협정(Mastricht Treaty)과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으로 대표

되는데, 동 협정들에 따르면 EU 회원국

들은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GDP 대비 

<표 7> 공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1~5년, 5~10년, 10~15년간 미래에 지불해야 할 지출규모

□ 자금 지출시기, 지출의 불확실성(지출규모 변동 가능성) 등
□ 민간투자사업 계약이 정부 혹은 민간사업자의 부채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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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이내로, 정부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 규모는 GDP의 3% 이내로 유지하

도록 하고 있다(Allen[2001]).

국가재정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각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는 별도의 규정이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42) 따라서 각국별로 해

당 민간투자사업이 국가부채로 회계처리 

될 경우에만 전체적인 국가부채규모 관리 

차원에서 대상이 될 뿐이다.

  

라. 브라질43)

 
브라질 정부는 2007년까지 정부부채 

또는 국가 순부채(net debt)를 GDP의 50% 

이내로 안정화시키고 재정적자규모의 경

우 GDP의 4.25% 이내로 하는 것을 재정

운영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매우 강력하

게 재정운영을 개혁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

해 정부투자규모를 축소한 결과 사회간

접자본 투자가 1980년대의 GDP의 5.2%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2.3% 수준으로 

격감되는 등 경제성장 잠재력 확보에 상

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

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게 되었다. 

브라질 정부가 취한 민자사업 주요 정책 

내용은 <표 8>과 같다. 

브라질 정부는 지방정부가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연간 지급해야 할 재

정부담규모(committment)가 정부수입

<표 8> 브라질 민간투자사업 주요 골자

□ 공무원 고용, 장비 구입, 단순 토목공사를 위한 민자사업 사용은 금지 

□ 민자사업 최소 규모의 설정(미국 달러 기준 7.7백만달러)
□ 최장 사업기간 35년
□ 정부재정 지원은 민간사업자의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

□ 사업기간 후 시설물 소유권은 정부에 이양됨.
□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민간기업의 위험을 정부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제도

(guarantee)를 도입

□ 정부보증을 위해 보증기금 신설(19억달러 규모) 

41) 동 협정에서 기준으로 하는 국가부채는 OECD 기준과 매우 유사하나 trade credit and advances, shares and 
insurance technical reserve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부채권가치가 명목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등 정확

하게 동일한 기준은 아니다. 
42) EU 통계청(Eurostat)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즉 민자거래를 정부부채로 인정할지 여부

를 판단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별도로 민자사업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EU 차원에서 갖

고 있지는 않다.
43) Teresa Ter-Minassian, “Public Private Parnerships,” IMF, 2004의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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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Revenue)의 1%를 상회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에

서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

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강력한 재정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임대형보다는 수익성 민자사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3. 개선방안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규모의 확대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정

부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에 대해 구체적

인 관리방안 내지  재정운용준칙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관리방안을 중심

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

다.44)  

 

가. 연간 지출하는 정부 지급금의

상한(ceiling) 설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질의 경우 

국가부채 관리 목표는 물론 민자사업 관

련 지출 예산의 상한을 정부 수입의 1% 

이내로 하는 매우 강력한 재정준칙을 갖

고 있다. 그 외 영국45) 등 다른 나라에서

는 국가부채규모를 관리하는 목표는 갖

고 있는 반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

한 구체적인 예산 상한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BTL 사업의 경

우 차년도 사업규모에 대해 국회에 예산

안에 부기하여 사업규모만 보고하고 있

을 뿐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나 연간 지

급해야 하는 정부부담 금액 등에 대해서

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

고하는 사업규모는 각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가 추진할 의사가 있는 사업을 종합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별다른 여과과정 없이 차년도 사업규모

가 결정된다. 또한 고시 예정 사업 중 사

업이 중단되거나 사업규모 등이 변경되

는 경우 등 개별 사업에 대해 조정되는 

44)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되는 BTO형 민자사업에 비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 사업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수입 등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기간(최소 20년)에 걸쳐 민간사업자

와 정부 간 계약관계를 통해 현금이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정부의 재정운영 면에서 관리 필요성이 매우 

높다.
45) 영국의 경우 민자사업(PFI)의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협약 체결된 사업을 기준으로 정부 지급금규

모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고 정부부처별 사용금액 등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통한 간접적 방식이 사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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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의하거

나 보고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정부 차원에서 

민간자본의 공공투자 참여를 적극 지원

하고 있고, 민간의 풍부한 자금유동성의 

흡수를 통해 자금시장 안정화는 물론 경

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까지 활용되

는 측면이 있어 상당 기간 사업규모 확대

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리

적인 국가재정 관리 차원에서 정부예산

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

서 연간 지급금의 상한 범위를 정하는 방

안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

다. 일단 일정 규모의 상한 설정이 이루

어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매년 지급해야 할 정부 지급금의 규모와 

지급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

려해야 하므로 대형 신규사업 등의 임대

형 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예산 사정을 고

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

로 본다.

본 방안을 실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예산상 정부 지급금의 

비중 상한(ceiling)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

산 중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에 대한 정답

은 없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BTL 사업에 

해당하는 PFI 사업을 10년 이상 매우 활

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예산 

중 PFI 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기간 연간 정부예산의 2% 내외에서 안정

화(HM Treasury[2003])되고 있고 PFI 사

업 추진이 정부의 예산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제2절에서 추산한 연간 지급금규

모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예산기준으로 2% 내외로 상

한을 설정할 경우 향후 최소 7~8년간 현

재의 10조원 내외의 BTL 사업규모를 유

지할 경우에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진행되는 사업이 중

단되는 등의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나 지방정부 차

원에서도 예산 상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통해 각종 민

원성 공공사업 등을 조기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관련 자료의 충분한 축적이 이루

어지고 국내 상황에서 재정여건 및 국민

후생 측면에서 최적 수준의 민간투자사

업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선 잠

정적으로 최고 2% 내외 수준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초기인 2007

년부터 최초 5년간은 정부 연간 지급금

액이 정부예산의 1%선을 넘지 않도록 하

는 1단계 관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한 뒤 

2012년부터 추정 연간 지급금규모가 최

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까지는 2% 내외의 상한을 사용하는 방안

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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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적 수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

업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거시경

제모형의 수립과 함께 재정 및 민간투자

사업 관련 각종 통계지표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

도 도입 초기이며 선진국들의 자료 역시 

영국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상황이라 최

적 규모의 예산 상한규모를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일

단 외국의 사례 등을 기준으로 상한규모

를 정하여 운영하되 향후 관련 자료 축적

을 통해 우리나라에 보다 적합한 상한규

모 등이 추정될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46)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한규

모 계산의 모수가 되는 예산을 정하는 것

이다. 고려할 수 있는 예산 대상은 다음

과 같다. 

① 중앙정부 세출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중앙부처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

산을 기준으로 민자사업의 상한을 정하

는 경우 연간지급금 상한규모 추정이 안

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모

두 고려할 경우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일

반회계 예산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

예산(net budget) 규모를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특별회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자체수입으로 재원

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

에 편성되어 특별회계로 전입되므로 단

순총계(gross budget) 예산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전입 예산규모가 중복 산정되는 문

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 순예산(net budget)을 기준으

로 상한선을 설정할 경우 임대형 민자사

업 지급금 상한규모는 약 3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47) 특별회계를 제

외한 일반예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9조원에 해당한다. <표 9>는 모수가 되

는 세출예산규모와 민자사업 상한선 규

모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방안의 경우 상한선 계산은 

비교적 단순하고 관리가 용이한 중앙정

부 예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행에 

편리하다.  그러나 실제 민간투자사업

(BTL)에 참여하지 않는 농림부, 정보통신

부, 산업자원부 등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46) 홍기석(2006)은  SOC 투자에 있어 적정 민간투자 비중은 10~20%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

며, 영국의 경우에도 공공투자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간 정부예산에 있어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적정 비중에 대해서는 분석된 선행연구가 없는 실

정이며, BTL 사업의 특성상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기존의 SOC 투자와는 구분되는 사업이 많아 일반

적인 SOC 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의 역할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47)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총계를 사용할 경우 2%에 해당하는 규모는 4조 4백억원에 달한다(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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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06년 기준) 총  액 2% 상한규모

일반회계  144.8  2.896

특별회계(순계)   30.6   0.612 

일반회계+특별회계(순계)  175.4  3.508 

<표 9> 세출기준 상한선 설정규모(2% 기준) 

  (단위: 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정부부처의 예산까지 상한선 계산의 기

준이 되는 모수 예산에 포함시키게 되는 

반면 비교적 규모는 작은 편이나 민자사

업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은 포함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

점이 있다.

② 민자사업 참여 부처의 세출예산 

중앙정부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투자 

상한을 설정할 경우 실제 임대형 민간투

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처들의 

예산은 포함되는 반면 현실적으로 민자

사업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BTL 관

련 가용 재원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

제점이 있다.  

실제로 임대형 민자사업이 활성화된 

영국의 경우 PFI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모

두 고려하고 이를 모수로 하여 민자사업 

지출(PFI credit)이 해당 예산의 약 2% 내

외에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

다(HM Treasury[2003]). 

따라서 현재 BTL 사업에 실제 참여하

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을 기준으로 정부 지급금 상한규모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BTL 

시행 부처의 증감에 따라 예산 상한의 모

수도 함께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축

적인 상한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실제 민

자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별 예산정보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향후 임대형 민자사업을 활발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예산상한의 

산정이나 관리 측면에서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표 10>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참여하

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할 경우 그 

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8개 부처 본예산 

기준으로만 할 경우 2조 214억원이며, 8

개 부처 본 예산 및 지자체 순세출예산의 

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민자사업 연간지

출 상한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3조 3,309

억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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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06년 기준)  총  액 2% 상한  

본예산(8개 부처) 1,010,787   20,215 

지방자치단체 순예산  654,673   13,094

본예산+지자체(순계) 1,665,460   33,309

<표 10> 민자사업 참여부처 및 자치단체 예산 기준

(단위: 억원, %)

자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특별회계

의 도입

정부 지급금 예산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특별회계’의 도입

방안이 있다. 

현행 정부 예산체계하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주요 목적은 사업을 매우 안정

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해당 분야 사업들

의 성과와 지출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 사업별(예: 에너지, 교도, 조달, 

환경 등)로 수입이 있거나 별도로 관리해

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설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만 사용해

야 하므로 예산운영의 신축성 면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2005년 

12월 기준으로 19개가 있으며, 예산규모

는 60.6조원에 달하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물 사업(예: 과학관, 박물

관 등 교육, 문화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일부 시설물들

의 경우 건설 및 운영원가에는 크게 못 

미치나 일정 수준의 이용료 수입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BTL 사업의 경우 

각 주무관청이 직접 이용료를 징수할 뿐

이며 징수된 수입 역시 국고로 환수되므

로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연간 지급금과는 직접적인 연계관계가 

없으며 별도로 관리되지도 않는다. 또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기간이 장기

화되고 금융시장이 더 성숙될 경우 각 사

업별로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나 수익

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이 지속적으로 발

생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특별회계를 구

성하여 수입과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48) 

따라서 민간기업과의 대규모 거래가 

수반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

입되고 지출되므로 각 사업별로 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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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 지급금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특

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종합적으

로 관리하는 것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에 있어 정부의 실질 부담규모 파악이나 

다양한 사업들의 관리 효율성 면에서 효

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

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예산 

사업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례

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산항목을 이전하고 매년 사

업 예산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

록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회계 설치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회

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회계

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임대형 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특별회

계를 설정하고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과 

결산 내역 등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총

괄부처인 기획예산처에 정기적으로 보고

하도록 할 경우 지자체별 민자사업 관련 

재정 정보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 체결된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기준으로 향후 정부가 리스료 

및 운영비로 지급해야 할 정부 지급금규

모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

한다면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간접적

인 재정통제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앞서 검토한 개선방안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개입하여 시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것들로 지방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

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받지 않고 자

체적으로 시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

된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재정규모도 작을 뿐더러 재정자

립도도 매우 낮은 실정에서 민자사업을 

과도하게 남발할 경우 재정상황이 단기

간 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 제

도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

48)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 등의 징수기관이 주무관청, 즉 정부이므로 수입이 국

고로 환수될 뿐이며 동 수입에 기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연간 지급금이 지출되지 않는다. 반면 ‘신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BTO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수입에 따라 투자 원금과 수익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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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민자사업 규모(예시)

는 경우 별도의 지방의회 보고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

업을 수행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통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자체 주관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현행 지방채 발행제도와 차이가 

있다. 지방채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행금액 상한을 설정하고 동 범위 안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시스

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접적인 의회 통제방법 대신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관리하

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시장이 회사채 위주로 발전되

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에는 

회사채 신용평가에 비해 비재무적인 요

인들이 중요한 반면 한국적 정치행정 실

정에 맞는 평가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

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김동욱[2005]). 또

한 각종 재정제도나 행정시스템 면에서 

중앙의 많은 통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신용평

가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능력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김동욱[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도 일본의 경우처럼 중앙정부에서 추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민자사

업 중 일정 규모가 넘어서는 사업에 대해

서는 최종 계약 체결 전 지방의회의 심의

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광역시의 경우 3

억엔, 기초 지자체의 경우 1억엔 내지 5

천만엔이 넘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계약 체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

록 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

사한 기준을 세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은 기초자치단체 및 도․광역

시의 경우로 양분하여 의회 의결을 필요

로 하는 사업규모를 제시한 것이다.49)

49) 일본의 경우 지자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PFI법 정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업규모(총사업비 기준)

도 및 광역시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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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BTL 사업은 재정여건상 투자가 지연

되는 주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한 고

급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에

서 진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립된 지 수십년이 지난 

노후 교실 증․개축이나 낙후된 군 막사

시설의 개량․신설 등은 시급한 사업인

데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BTL 

제도의 도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이처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기

에 공급하고 유동자금의 경제활동 사용 

증대 등 순기능적 성격이 많다는 점은 부

인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

구하고 적정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를 마련하거나 사업 추진내용 공개 등 사

업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연간 

BTL 한도액을 10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

하는 등 BTL 사업 대상 및 규모의 확대

와 조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

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

고, 즉 BTL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충

분한 논의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정하

지 않고 양적 성장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즉, 미래 세

대로부터 일종의 차입을 통해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무한정 사업규모를 늘릴 수는 없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방침과 재정 안정

성 확보를 위한 예산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

로 회계처리기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완화되고 적용이 손쉬운 EU 방식

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업별로 위험가치 변동을 평가하는 시

뮬레이션 기법 등을 활용, 위험부담의 주

체를 판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재정관리방안으로서는 정부예산의 일

정 비율(1~2%)을 단계적인 연간 지급금 

상한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되 지방자치단

체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

상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취약

한 재정상황이나 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

에서 최종 협약 직전에 의회 심의를 거치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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